
포항촉발지진 형사재판 1심 무죄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 및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안)

1. 제안이유

❍ 2017년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으로 인한 ‘촉발지진’임이 밝혀졌음에도,
형사재판 1심에서 관련자 전원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법부가 국가 사업 재난이라는 본질을 직시하여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검찰의 철저한 항소 및 입증 촉구

❍ 사법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 촉구

❍ 정부의 국가적 책임 이행 및 지속 지원 촉구
❍ 국회·관계기관의 제도 보완 및 안전체계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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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는 지열발전 관계자 전원에게 내려진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50만 포항시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와 사법부의 공정한 심리,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9년 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사업의 수리자극으로 

일어난 「촉발지진」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나아가 감사원 감사와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안전관리 부실과 경고 무시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촉발지진임은 인정하나 주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관계자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는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 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결과로 시민들은 깊은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포항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국책사업 중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다. 

따라서 사법적 판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려져야 하며, 

국책사업의 안전관리 부실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향후 유사 

사업의 안전 불감증을 초래하고 국가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50만 포항 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법리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항소하고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철저히 

입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법부는 포항지진이 국가 사업으로 발생한 재난임을 직시하여  

과학적 사실과 국가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심리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재판 결과와 별개로 촉발지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여 피해 주민의 완전한 일상 회복과 권리 구제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지속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관계기관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법과  

구제제도를 즉시 보완하고, 국책사업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포항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촉발지진의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피해 시민의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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